
광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3. 9. 27.(수) 14:00 배포 2023. 9. 27.(수) 14:00

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
 - 방심위·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 구축
 - 방심위 요청 시, 사업자 ‘심의 중’ 표시 또는 삭제·차단 등 조치

 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동관, 이하 ‘방통위’)는 9월 27일(수) 방송통신심의

위원회(이하 ‘방심위’) 및 국내외 포털·플랫폼 사업자(네이버, 카카오, 구글, 

메타)와 함께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’를 출범하고, 그 첫 번째 회의를 

개최하였다.

 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(월) 발표한 ‘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’의 

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,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

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

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 하였다. 

 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. 

먼저, 방심위는 홈페이지(www.kocsc.or.kr) 상에 ‘가짜뉴스 신고’ 전용배너를 

운영(9.21~)하여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.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

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,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

협조를 요청한다.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, 해당 콘텐츠에 

대해 ‘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’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·차단 

등의 조치를 취한다. 

<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도 >

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

http://www.kocsc.or.kr


 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

작동될 예정이며,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9.26일(화) 심의전담센터를 

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.

  한편,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

하기 위해 ‘가짜뉴스정책대응팀’을 9.27일(수) 신설하였다.

 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

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.

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천지현 (02-2110-15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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